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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면 상단

<관련판례> 계약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행사 방법 중 하나

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계약의 해석상 그 선택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중 어느 권리를 행사할지를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당사자로서는 그와 같이 

선택된 권리행사를 존중하고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대판 2022.3.17. 2021다231598).

2. 13면 하단 판례 박스 추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

을 가져올 수 있는 사정 등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유지된다. 특히 계속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대량으

로 생산하는 제조업자이고 상대방이 소비자라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더욱 크다(대판 2022.5.26. 2020다215124). 

3. 13면 제일 하단 판례 박스에 추가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

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대판 2023.8.18. 2022다291702). 

4. 14면 중단 판례 박스에 추가

그리고 ③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판 2023.8.31. 2022다293937).

5. 21면 상단

<동지판례>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받은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해당 급부뿐만 아니라 그 급부의 

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처분대금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판 2023.6.29. 2021다24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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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1면 하단 ｢인정｣한 판례에 추가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1.10.14. 

2021다242154). 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에 대한 철거 등 청구도 '권리남

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23.9.14. 2023다214108).

7. 28면 상단

의사능력의 유무에 관한 판단방법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학적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이 드러나지 않

아 사회 일반인이 보았을 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반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

복지법령에 따라 지적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의사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그 외관이나 피상적인 언행만을 근거로 의사능력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의학적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 확인

되는 지적장애의 정도를 고려해서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난이도, 그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과연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

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대판 2022.5.26. 2019다213344).

8. 56면 하단 ③ 본문에 추가 

마찬가지로 비법인사단도 인격권의 주체가 되므로 명칭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명칭이 타인에 

의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은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한 

타인을 상대로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22.11.17. 2018다249995).

9. 58면 중단에 추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법인의 목적, 대표자의 통상적 업무와 불법행위와

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23.6.1. 2020다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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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5면 하단에 추가

제70조 제2항 후문에서 정관으로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한 소수사원의 범위를 증감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

였더라도, 제70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소수사원에게 부여된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박탈하거나 이를 

해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정관에서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가지

는 사원의 정수를 ｢총사원의 1/2 이상｣으로 정하거나, 소집 절차 중 ｢회의의 목적사항 제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명확히 하는 것 이외에 사실상 소수사원으로 하여금 총회 소집 권한을 행사

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그 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키는 임시총회 소집 요건 또는 절차적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민법 제70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결 2023.8.18. 2023그608).

11. 81면 제일 하단에 추가

제사주재자의 결정   피상속인의 유체⋅유해를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에 준해서 보아 제사주재자가 

이를 승계하되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

합의체 판결(이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을 유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제사주재자를 어떻게 정해

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대판 

2023.5.11. 2018다248626). * 대법원의 별개의견은 ｢누가 유체·유해의 귀속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수의견과 달리, 여기에는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12. 99면 상단 판례 박스 교체

동기의 불법이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1]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

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

서적인 경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로서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대판 

2005.7.28. 2005다23858). [2] 계약 등 법률행위의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

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계약 등의 실질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취득 및 부담의 강요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대판 2023.2.23. 2022다28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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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3면 하단 판례 도표에 추가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의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22.5.26. 2021

다216421,2021다216438).

14 . 110면 하단 판례 박스에 추가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

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2023.5.18. 2021다304533)

15. 160면 상단 목차 나. ⑴ 추가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의미를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무력화

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대판 2022.5.26. 2020다253515).

16. 173면 중단 본문 ① 말미에 추가 

다만, ㉡ 일방 당사자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150조 제1항에 의해 

그 상대방이 발생할 것으로 희망했던 결과까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

해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

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22.12.29. 2022다266645). 

17. 184면 제일 상단 본문 ③ 교체

③ 취득시효 완성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과 달리 판례는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승계해주었다면, 점유자가 그 점유를 상실한 때로

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입장이다(대판 1996.3.8. 95다34866⋅34873 ; 

대판 2023.8.31. 2023다240428,2404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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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1면 상단 2. 가. 내용 대체

①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다(상법 제64조). 

②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으

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

가 유추적용되어 같은 조항이 정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 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대판 2021.8.19. 2018다258074). 같은 취지에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

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

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대판 [전] 2021.7.22. 2019다277812)[★23].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들   ①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역시 5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판 1993.9.14. 93다21569). ②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

정이 없는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판 2022.7.14. 2017다242232). ③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은 증여계약

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상인인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대판 2022.4.28. 2019다272053).

19. 215면 제일 상단 Ⅰ. 추가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까지 그 제척기간에 관

한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22.12.1. 2020다280685).

20. 246면 상단 판례에 추가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제3자가 등기명의자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거나 위 소유권이

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23.7.13. 2023다223591,22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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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78면 제일 하단에 추가

③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
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

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

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23.8.18. 2022다269675). * 甲은 X건

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9. 5. 경 乙이 甲과 유치권의 문제로 다투다가 얼굴을 

폭행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甲은 2019. 5. 25. 퇴거를 하였고 乙이 X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甲은 2019. 5. 29. 약 30명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乙을 내보내고 X건물의 점유를 시작하였다. 그러자 

곧바로 乙이 甲을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에 근거하여 乙이 점유회수

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2. 289면 상단에 추가

경계표나 담의 설치와 협력의무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

에 대하여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 상황, 그 소재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

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협력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어느 

쪽 토지 소유자도 일방적으로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한쪽 토지 소유자가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한쪽 토지 소유자의 의사만으로 새로운 경

계표나 담장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나, 그와 달리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한쪽 토지 소유자가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할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경우라면 한쪽 토지 소유

자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의 설치에 협력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 담장의 처분권한이 

없는 토지 소유자가 그 처분권한이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기존 담장의 철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담장이 적법하게 철거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인접 토지 사이에 경계를 표시할 통상의 담장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23.4.13. 2021다271725).

23. 291면 중단 목차 나. 

<관련판례>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

가 완성된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선행절차로 토지분할을 하여야 하는 경

우,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23.6.15. 2022다30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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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00면 하단에 추가 

제3자의 처분행위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문제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보존등

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원소유

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또 무권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한 후 소유권이전등

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를 계속하여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때 원소유자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함으로

써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일 뿐 무권리자와 제3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무권리자가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

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22.12.29. 2019다272275).

25. 305면 ⑴ ㈎ 말미에 추가 

그리고 건물 증축에 있어서 부합 여부는 증축 부분의 객관적 상태 외에 소유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한다(대

판 2022.10.25. 2000다63110).

26. 319면 목차 나. ⑴ ② 말미에 추가 

또한 공유 지분 과반수 소유자의 공유물인도청구는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하는 

것으로서 그 상대방인 타 공유자는 제263조의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22.11.17. 2022다

253243).

27. 322면 제일 하단 교체

② 분할청구권：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

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

계를 폐지하고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하는 일방적인 권리를 가진다(형성권⋅대판 

2023.6.29. 2023다217916). 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의 존재로부터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재하

는 한 언제나 행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1981.3.24. 80다1888⋅18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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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324면 상단 ⑶ 추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경매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을 들어 함부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

라서 법원이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판 2023.6.29. 2020다260025).

29. 324면 중단에 추가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나아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이때 그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이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

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적정한 산정을 위해서는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객관적 시장

가격 또는 매수가격에 해당하는 시가의 변동이라는 사정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대판 2022.9.7. 2022다244805). 

30. 345면 제일 하단 본문 ① 교체

① 지상권의 소멸：민법은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제283조 제1항),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

하여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한정된다(통설). 따라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소멸청구

를 하여 이에 터 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3.6.29. 93다10781)[★15]. 한편 

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청구권의 행사

와 지상권설정자의 갱신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23.4.27. 

2022다30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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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73면 중단 나. ⑴ 교체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동산 유치권

의 경우에도 등기는 요건이 아니며, 당사자의 합의로 유치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대판 2023.4.27. 2022다273018). 

* 위 대판 2023.4.27. 2022다273018은,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한다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유치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

여 허용되지 않고, 원고가 공사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에는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

과 임차인인 원고의 주관적 이익이나 특정한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등 이유

로, 공사비 반환 약정을 근거로 하여 민법상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한 비용지

출로서 유치권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까지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안이다.

32. 378면 상단 ① ｢민사집행법상 압류｣ 대체 및 추가

① 민사집행법상 압류：㉠ 유치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매 목적 부동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까

지 압류채권자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희생 아래 유치권자만을 우선 보호하는 것은 집행절차의 법적 안

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부동산

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대판 2009.1.15. 2008다70763

； 대판 2022.12.29. 2021다253710)[★14⋅16⋅18⋅20⋅22].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성립된 유치권이 변제기 유예로 소멸된 경우   피고가 경매개시결정 전후로 계속하여 

경매목적물을 점유해 온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변제기 유예 이전에 이미 도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함으로써 

피고가 다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 전후로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

서 집행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이러한 사정이 기재되기도 하였으며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

하는 판결까지 확정되어 매수인 등이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거래당사자가 유치

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작출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더라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주지 않고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22.12.29. 2021다2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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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81면 상단 목차 가. 추가 

유치권자가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대여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대여｣에는 임대차뿐만 아니라 

사용대차도 포함된다(대판 2023.7.13. 2021다274243). 그리고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2023.8.31. 2019다295278).

34. 391면 상단 목차 라.에 추가

 

③ 민법 제335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

지 않았더라도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등기부에 기재된 약정이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23.1.12. 2020다296840).

35. 398면 중간에 추가 

<참고> ①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특히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당시 실행하고자 하는 담보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 경매개시결정은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국가에 처분권을 부여한 데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경매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은 경매채권자 등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

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23.7.27. 2023다228107). ② 실체상 존재하는 

담보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경매 과정에서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신

력을 인정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등으로 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않고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경매는 유효

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판 [전] 2022.8.25. 2018다2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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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05면 중단 목차 라.에 추가 

제367조는 제3취득자는 경매의 결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특별히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

로 상환을 받도록 한 것이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3

취득자가 제367조에 의하여 우선상환을 받으려면 저당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이러한 제367조에 의한 우선상환은 제3취득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방법으로 제20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비용에 관하여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2023.7.13. 2022다265093).

37. 416면 제일 하단 ㈎ 두번째 줄 92다48567 판결 뒤에 추가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등에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금채권

을 기재하였거나 그 구체적인 금액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경매 신청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원금채권까

지 피담보채권액에 추가될 수는 없다(대판 2023.6.29. 2022다300248). 

38. 420면 상단 판례 박스에 추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

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선순위인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대판 

2022.5.12. 2019다265376).

39. 426면 중단 ② 본문 말미에 추가 

같은 취지에서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법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22.11.30. 2017다232167,2017다232174).

40. 440면 판례 박스에 추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

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이를 바탕으로 긴급한 진료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비합리적인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고객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를 맹신하여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판 2022.5.26. 2022다21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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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59면 하단 

<참고판례>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는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하고, ‘현

영업소’는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영업소로서 주된 영업소(본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의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대결 2022.5.3. 2021마6868).

42. 459면 제일 하단 제468조에 추가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변제기 도래 전에 변제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

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153조 제2항).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

야 한다(제468조).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제469조 제1항 본문), 그 경우에도 급부행위는 채무내용에 

좇은 것이어야 한다(제460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기로 인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러한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에 관한 민법 제153조 제2항, 변제기 전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8조의 규정들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그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은행여신거래에 있어서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민법 규정들과 다른 약정을 할 수도 있다(대판 2023.4.13. 2021다305338). 

43. 471면 상단 본문 ③의 말미에 추가 

 다만, ㉡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담보권의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22.12.29. 2017다

261882).

44. 472면 하단 가. ① 본문 대체

①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행해지는 다른 급부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것은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어서는 안 된다(대판 1965.7.6. 65다563). 그리고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된다(대판 2023.2.2. 2022다267689). 즉,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담보

책임이 문제될 뿐 대물변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10⋅12]. 

45. 479면 제일 상단 가. 본문 ① 대체 

① 원칙적으로 ｢자동채권｣은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수동채권｣은 상대

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없고(대판 2022.12.16. 2022다218271),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11]. 그러므로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자가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

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1.4.28. 2010다1013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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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93면 제일 하단

예금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 반환채무   예금계약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

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수치인은 임치물인 금전 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그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 반환채무는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치인이 미리 만기 후 예금 수령방법을 지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으므로,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것만으로 금융

기관인 수치인이 임치인에 대하여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임치인의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수치인이 예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3.6.29. 2023다218353).

47. 507면 상단 목차 3.에 추가

소멸시효의 완성과 해제 및 원상회복의 문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

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본래 채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이행불능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민법 제167

조는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한다. 본래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그 채권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채권자는 그 권리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본래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이상 본래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

어 소멸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채무불이

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2022.9.29. 2019다204593 ; 대판 

2023.5.18. 2020다8432).

48. 508면 중단 ｢휴업손해｣ 말미에 추가 

다만, ㉡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물건이 손괴되었더라도 위법행위의 태양, 물건이 사용 및 손괴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가 그것이 영업용 물건으로서 이를 손괴함으로써 그 물건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영업수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사정을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면 그러한 경우까지도 위 손해가 통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22.11.30. 2016다26662,26679,26686).

49. 523면 중단 목차 가. 말미에 추가

또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도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

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대결 

2022.7.28. 2022스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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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31면 중단 판례 박스에 추가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은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

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는 등 예외적으로 그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

전채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그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다(대판 2022.5.26. 2021다288020). 

51. 533면 하단 도표에 추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23.3.16. 2022다272046).

52. 553면 상단 제410조 바로 아래에 추가

불가분채권과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불가분채

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

되지만,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의 귀속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

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전부를 이행할 수 있

다. 이러한 법리는 불가분채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

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23.3.30. 2021다26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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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44면 상단 ⑵ ⓛ 대체

①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

어진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

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의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해행위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였던 부분에 속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고, 이를 포함한 전부가 가액배상 등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대판 2023.6.29. 2022다244928). 즉,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한하여 공

제할 수 있을 뿐이다. 같은 취지에서 ㉡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반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가액

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대판 2018.9.13. 2018다215756). 

54. 561면 중단 ⑵ 본문 ③ 말미에 추가

이러한 법리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판 2022.11.30. 2017다841,858).

55. 572면 상단에 추가

주채무자는 수탁보증인이 제4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구하면 제443조 전단

을 근거로 수탁보증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구할 수 있고, 그러한 담보제공이 있을 때까지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만약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에 응하여 구상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특정하여 제

공할 의사를 표시한다면 법원은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으로부터 그 특정한 담보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사전구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여야 하지만,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를 거절하거나 구상금액

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을 하여야 한다(대판 2023.2.2. 2020다283578). * <참고> 이 사건의 원심은 주채무자의 사전구상금 지급의무가 수

탁보증인의 담보제공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양 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는 점을 분

명히 하였다. 만약 주채무자의 사전구상금 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라고 한다면, 수탁보증인이 먼저 수령한 사전

구상금을 횡령 등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 및 민법 제443조 전단의 주채무자

의 담보제공청구권의 효용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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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86면 중단 Ⅱ. 아래에 추가 

지명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450조 제1항). 한편 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제450조 제2항), 양

수인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22.10.27. 2017

다243143).

57. 587면 제일 하단에 추가 

[1]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

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

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

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

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따

라서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22.12.1. 2022다247521). 

58. 607면 상단 목차 Ⅲ. 추가

①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

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을 기준으로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09].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2023.7.13. 2021다283742 ; 대판 2023.6.15. 2021다

206691). 

59. 610면 제일 하단 2000다43819 판결과 동지판례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전부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

었던 항변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23.4.13. 2022다29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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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25면 하단 판례 박스에 추가 

②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해

제를 하기 위하여는 스스로의 채무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대판 2022.10.27. 2022다238053). 

61. 633면 중단 추가 

｢해지｣란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의미한다. 임대

차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등과 같은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550조의 ｢해지｣만 가능할 뿐 제

548조에서 정한 ｢해제｣를 할 수는 없다(대판 2022.3.11. 2020다297430).

62. 639면 중단 추가

이 경우 그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액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정할 수밖에 

없다. 매매대금 액수를 일정기간 후 시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만을 들어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

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시기, 이행장소, 담보책임 등에 관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대판 2023.9.14. 2023다227500). 

63. 641면 제일 하단 다. ⑴에 추가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대판 2022.9.29. 2022다247187). 따라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가계약금의 교부자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64. 652면 제일 하단 목차 ① 교체

① 계약해제권：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80조 제1항⋅제575조 제1항). 여기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대판 2023.4.13. 2022다29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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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60면 하단에 추가

영구임대   구 민법(2016. 1. 6. 법률 제1371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651조에서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및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

차’를 제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3. 12. 26. 위 조항의 입법 취

지가 불명확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

다. 결국 민법 제619조에서 처분능력, 권한 없는 자의 단기임대차의 경우에만 임대차기간의 최장기를 제한하는 규

정만 있을 뿐, 민법상 임대차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불허하는 규정은 없다.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략) 당사자들이 자유

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영구임대라는 취지는, 임대인이 차임지급 지체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의 유지를 원하는 동안 임대차계약이 존속되도록 이를 보장하여 주는 

의미로, 위와 같은 임대차기간의 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되나 임차인에게는 권리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임

차인으로서는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

차가 된다(대판 2023.6.1. 2023다209045).

66. 680면 중단 ⑵ 추가

전출과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

차인의 경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승계되

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현황조사를 마친 후 전출함으로써 대항력을 상실하고 피고에게 남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23.6.29. 2020다276914).

67. 689면 하단 ㈐ 본문 ② ㉠ 관련판례

<관련판례>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으로써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

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

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23.2.2. 2022다25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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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92면 하단 목차 7. 대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

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0조의4). 이와 관련하여 ㉠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인정되며(대판 

2019.5.16. 2017다225312), ㉡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였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치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해야 한다(대판 2019.7.4. 2018다284226).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

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고,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23.2.2. 2022다260586).

69. 699면 제일 하단에 추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

지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

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대판 

2023.3.30. 2022다289174).

70. 702면 제일 하단 판례 박스에 추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판 

2023.8.31. 2023다224327).

71. 703면 제일 상단 목차 나. ② 추가

③ 취득권리 이전의무：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

다(제684조 제2항). 이때 그 이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다. 따라서 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

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게 된다(대판 2022.9.7. 2022다2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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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03면 중단 추가

② 제686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위임계약으

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을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해당 심급의 판결

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나, 당사자 사이에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2023.2.2. 2022다276307). 

73. 718면 하단에 추가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각 

조합원은 자신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출자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잔여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조합

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 할 것인데,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이 있더라도 이

를 고려하지 않고 잔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다른 조합원들은 출자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더 이상 출자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2.2.17. 2016다

278579,2016다278586).

74. 740면 하단 도표 - 부정된 경우에 추가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22.11.30. 2017다257043).

75. 745면 중단 ②의 말미에 추가 

그리고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대판 2022.10.14. 2018다24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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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47면 상단 Ⅰ.에 추가

제261조에 기한 보상청구의 상대방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원래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고,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23.4.27. 2022다304189).

77. 749면 하단 판례 박스의 관련 판례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면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판 2023.6.1. 2020다242935).

78. 751면 하단에 추가 

양자간 명의신탁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생긴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

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므로, 부동산 교환가치 전액이 신탁

자 甲의 손해가 되려면 수탁자 乙의 행위 때문에 부동산이 멸실되거나 甲이 소유권을 잃는 등의 결과가 사회통념상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데,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

탁 약정과 그에 터 잡은 등기가 무효이므로, 甲이 부동산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이상 乙 앞으로 마친 소유

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니며, 재소금지의 효과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같은 소송물

에 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 실체상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甲이 종전 소송을 취하함

에 따라 원인무효인 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 없을 뿐 부동산 소유권은 계속 甲에게 

남아 있고, 乙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에 비로소 甲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데도, 이와 달리 乙이 원인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거부하고 있을 뿐인데도 甲의 소유권이 침해되어 부동산 가액 상당 손해가 발생했

다고 보아 그 금액의 배상을 명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대판 2023.1.12. 2022다266874).

79. 751면 제일 하단 ⑴ 교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23.4.27. 2021다262905). 이때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판 1999.2.23. 97다1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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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762면 상단 목차 다. ② 말미에 추가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책

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

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22.9.7. 2022다237098).

81. 764면 상단 목차 ⑷ ⓛ 원칙 말미에 추가

이때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구상에 응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 내에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대판 

2023.6.29. 2022다309474).

82. 765면 하단 목차 3.에 추가

제조물 책임법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이라 할 것이므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

물 책임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였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요건을 

갖추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다(대판 2023.5.18. 2022다230677).

83. 772면 하단에 추가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 기산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

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대판 2023.1.12. 2021다201184 ; 대판 

2023.2.2. 2020다270633).


